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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논문은 지방정부 주택정책에 대한 개별 유권자의 인식이 투표선택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심을 가지며, 

이를 2014년 지방선거 수도권 유권자 조사 자료를 활용해 경험적으로 검증해보고자 하였다. 주택자산 소유 여

부가 유권자의 정책태도에 영향을 미치며 이것이 투표선택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가설은 이미 영미권에서 

오래된 연구주제였으며, 한국사회에서도 이 가설은 매우 유효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자가 거주자는 부동산개발 등 지방정부 개발정책을 더 중요하게 고려한 반면 차가거주자는 

공공임대주택 등 지방정부 주거정책을 더 중요하게 고려했다. 둘째, 2014년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투표에서 개발정책을 중시하는 유권자일수록 새누리당 후보에게 더 투표했으며 주거정책을 중시하는 유권자일

수록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에게 더 투표를 했다. 본 연구는 유권자가 지방정부를 선택할 때 주택정책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주택소유 여부에 따른 합리적 이해관계에 따라 정책태도를 형성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는데 그 의의가 있다. 

주제어 주택정책, 지방선거, 정책태도

Ⅰ. 문제의식 

본 논문은 지방정부의 주택정책에 한 개별 유권자의 인식이 투표선택에 향을 미치는지에 

심을 가지며, 이를 2014년 지방선거 수도권 유권자 조사 자료를 활용해 경험 으로 검증해보

고자 한다. 

주택정책은 한국의 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핵심과제로 삼는 표  정책 역이다. 역  앙

정부들은 개 그 임기를 부동산 경기부양 정책 혹은 부동산 가격안정화 정책으로 시작했으며, 

임기 내 거의 매년 련 정책들을 쏟아내면서 주택시장에 정책  향을 미치려고 노력했다. 그 

한 이유는 주택시장의 동향이 거시경제 체에 미치는 요한 향력 때문이며, 다른 이유로는 

유권자들의 정부평가에서 거시경제 체의 추이와 별도로 주택정책 성과가 갖는 독자 인 역

이 있다고 가정되기 때문이다. 

* 이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3S1A3A205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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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정부의 주택정책은 개 두 가지 범주의 정책을 포 했는데, 그 하나는 주택보유자들의 

주택 가치를 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무주택자의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이었다. 후자는 

무주택자의‘내 집 마련’ 지원 정책과 공공임 주택 공 정책으로 구성되었는데, 이 두 가지는 모

두 주택보유자의 경제  이해 계에 직  향을 미친다. 무주택자의 신규주택구입을 돕는 정책

은 기존 주택보유자의 주택 가치를 떠받치는 효과를 발휘하는 반면, 공공임 주택을 통한 주거

정책으로 근할 경우 신규 주택구매수요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 오므로 반 의 향을 미친

다고 가정할 수 있다. 따라서 역 정부들은 이 두 가지 정책 가운데 선호하는 정책균형을 선택

하는 것이 요 과제 다. 한편 앙정부의 정책을 실 하는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필요

하다.  지방정부의 주택정책은 앙정부 정책에 직  향을 받는다. 규모 신규주택단지를 

건설하거나 공공임 주택단지를 설치하는 일은 해당구역을 지정하고 건설과 리를 담당하는 

지방정부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한 지방정부는 앙정부 정책방향과는 별도로 자신의 주택정

책을 가진다. 이 역시 주택보유자의 주택가치의 하락을 막거나 상승시키는 정책과 무주택자의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두 가지 역으로 나뉠 수 있다. 

유권자는 앙정부와 지방정부 주택정책에 따라 자산가치의 변동과 소비능력의 규모 등에 직

 향을 받게 되며, 직 으로도 유권자의 정부평가에 주택정책의 성과는 매우 요한 기 으

로 작동하고 있다고 가정된다. 이는 선거결과로도 확인되는데, 최근의 몇몇 선거에서 주택정책은 

핵심이슈로 부상한 바 있었고 유권자들은 선거의 승패를 가른 요인으로 정당(후보자)의 주택정책

을 지목했다1). 그러나 이러한 직  인식과는 다르게 한국에서 개별유권자가 과연 정부평가나 

새로운 정부구성을 한 투표선택에서 주택정책에 해 실재 고려를 하고 있는지, 고려를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등에 한 경험 연구는 드물다. 특히 한국 지방선거연구에서는 거의 찾아

보기가 어려운데, 그 요한 이유는 데이터 문제로 추정된다. 다양한 지방정부 단 의 투표선택 

기 을 걸러낼 수 있을 만큼 충분한 표본을 가진 조사가 시행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지방선거에서 수도권 지역 유권자의 정책인식을 확인할 수 있는 문항을 가진 조사 자료를 확보하

여 주택정책에 한 인식이 투표결정에 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검증해 보고자 하 다. 

Ⅱ. 기존연구 검토 

주택과 정치의 계에 한 심은 19세기말 Engels(1872; 1972)까지 거슬러 올라갈 정도로 

오래된 것이다. 맑시즘  근에서 주택은, 무자산 노동자들이 자산에 근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유산층와 유사한 사회인식을 갖게 만들고 나아가 자본주의 체제에 순응하게 만드는 요한 기제

로 인식되었다. 한편 Weber의 연구에 기원을 둔 도시사회학 연구들에서도 주택은 주목을 받았

1) 2008년 국회의원 선거 직후 여론조사들은 서울지역의 경우 ‘뉴타운 정책’이 핵심 선거이슈 음을 확인해주고 

있다. 2008년 4월 16일 리얼미터 조사결과 유권자 4명  3명은 ‘뉴타운 정책’을 핵심이슈로 꼽았으며(Choi & 

Park 2012, 90), 재섭(2008)의 수도권 유권자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5.0%가 ‘부동산세율 완화, 뉴타운, 재개

발, 재건축 기 심리’가 선거에 향을 미쳤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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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1960∼70년  주택계 (housing class)에 한 논의가 표 이다. Rex & Moore(1967)는 

국 버 햄 스 크 룩(Sparkbrook)의 사례를 통해 주택을 매개로 도시지역의 계 형성이 어떻

게 이루어지는지를 분석한 바 있었다. 1970년 까지 주택에 한 심이 주로 사회구조  차원

에서 비롯되었다면, 1980년 를 후하여 정부정책과 주택 소유자들의 행태  차원을 아우르는 

경험연구들이 제출되기 시작했는데, 그 요한 계기를 마련한 것이 국과 미국에서 두드러졌던 

주택정책의 변화 다. 

국에서 그 계기는 처정부의 공공임 주택 민 화 정책이었다. 1979년 집권 시 까지 

국의 주택구조는 자가보유 50%, 공공임 주택 거주 32%비율을 나타내고 있었다(Dunleavy 

1979, Table 1). 국식 공공임 주택정책의 출발은 ‘ 쟁 웅에게 어울리는 집(homes fit for 

heroes)’정책으로, 2차 세계  이후 귀환한 퇴역군인 주거복지 정책이었다. 이후 1970년  후

반까지 공공임 주택을 통한 주거복지 정책은 노동당과 보수당의 합의  정책으로 추진되어 왔

다. 1979년 집권한 처정부는 공공임 주택 민 화 정책을 ‘집을 살 권리(right to buy)’슬로건 

아래 추진했고, 그 결과 1999년까지 200만 개 가까운 공공임 주택이 정책에 따라 개인에게 양

도되었으며, 1979년 50%이던 자가보유율은 1987년 70%까지 치솟았다(Huberty 2011, 785). 

이 정책으로 자기 집을 소유하게 되었거나 소유하고자 하는 유권자들에게서 정책에 한 지

지는 높아졌으며, 더불어 이 정책을 표방한 보수당에 한 지지도 함께 상승하는 상이 나타났

다. 처정부의 주택정책변화가 투표결정에 유의한 변화를 야기했다는 연구결과로는 MaAllister 

(1984), Garrett(1992), Heath et al.(1991) 등의 연구를 들 수 있다. MaAllister는 1980년 국 총

선에서 자가 보유자들이 1979년 총선에서보다 보수당을 더 지지했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Garrett

은 한 발 더 나아가 처정부의 공공임 주택 민 화로 주택을 소유하게 된 사람들이 보수당을 

더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는 걸 발견했다. Heath등은 공공임 주택 구매자들이 소득 재분배정책

에 더 부정 인 성향을 보 으며 노동당에 투표할 가능성도 더 낮다는 을 밝혔다. 반면 경험

 검증을 통해 이런 주장에 한 반박하는 연구들도 등장했다. Studlar et al.(1990)는 미래에 

한 경제  기  변수를 활용함으로써, 자가 소유자들이 보수당을 더 지지하는 경향은 자가 소유 

여부 자체로부터 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가를 소유함으로써 미래에 한 낙  기 가 높

아지고 낙  기 상승으로 인해 보수당 지지가 증가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정책변화 기의 이런 연구경향은 시간이 흐르면서 패  데이터나 시계열데이터 등을 활용할 

수 있게 되고 더 다양한 분석방법을 용하면서 발 을 거듭하고 있다. Huberty(2011)는 1992년부

터 2005년까지 패  데이터를 사용해 자산보유자의 투표행태를 추 했는데, 그의 분석에 따르면 

다른 변수들을 통제할 경우 주택보유 여부가 보수당 지지에 직  향을 미치지는 않았으며 주식

자산 보유자들의 보수당 지지 성향이 유의하게 확인되었다고 밝힌다. 1990년 까지 주택자산 심

의 심은 융자산 등 자산의 다른 구성요소들의 효과를 탐색하는 것으로 확장되고 있고, 종속변

수에서도 투표참여나 투표결정을 넘어 특정 정책에 한 선호로까지 분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1991년부터 2011년까지 총 5회의 국 총선에서 나타난 유권자 투표행태를 주택가격 변화와 

연계시켜 분석한 Aitken(2014)는 주택소유 여부가 아니라 주택가격 변동에 주목했는데, 가격변

동이 투표참여와 정당지지에 유의한 향을 미치고 있음을 증명했다. 국을 총 403개 권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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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고 20년 동안 각 지역의 주택가격변동을 추 한 변수를 활용하여, 주택가격이 상승한 지역 

거주 유권자는 더 투표에 참여했으며 보수당을 더 지지했다는 것이다. 

한편 비슷한 시기 미국에서도 주택정책을 매개로 한 주택 보유자와 정부 계가 주목을 받았

는데, Fischel (2001)의 ‘주택보유 유권자 가설(Homevoter Hypothesis)’이 표 이다. Fischel 

(2001)는 주택보유자들이 더 투표에 참여하는 이유는 거주주택의 가치가 보유자산의 부분을 

차지하는 미국에서 정부정책이 주택가치의 상승이나 하락에 직 인 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

택가격에 민감한 유권자들일수록 더 참여하게 된다는 주장을 폈다. 주택보유 여부에 따른 유권

자 정치행태에 더 주목하게 만든 계기는, 2002년 공화당 부시정부의 정책이었다. 부시 정부는 

‘자산보유자 사회(ownership society)’라는 정책방향 아래 극 인 주택공 정책을 추진했다. 주

택이나 주식, 채권 등 자산을 소유한 사람들은 국가에 한 의존도가 낮고 책임의식이 더 높으

며 자유와 번 의 가치에 더 충실하게 된다는 게 정책선택의 표면  이유 지만, 실질 인 정책

목표는 부동산 경기부양과 공화당 지지층의 확 로 이해되었다(조성찬 2010: 102; 이정  외 

2009: 266-267). 주택을 구입한 사람들은 주택가격 상승 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부양책을 추진

하는 공화당을 더 지지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실재로 주택담보 출 확 와 출요건 완화, 원

리  상환 유  등 정부의 규모 지원정책에 힘입어, 많은 산층･서민들이 자기 집을 마련했

고 공화당 지지로 돌아섰다. 

이 시기를 후해 자산보유, 특히 주택보유 여부가 공화당 지지층의 확 에 기여했는지, 기여했

다면 어떤 이유에서 는지를 둘러싼 경험 연구들이 속속 제출되었다. 미국과 독일의 사례 비교를 

통해 주택보유자와 비보유자의 정치참여를 분석한 DiPasquale and Glaeser(1999)는 주택보유자일

수록 더 투표에 참여하며 다른 정치참여에도 더 능동 이라는 결론을 제출한 바 있다. 한편 

Holian(2011)은 주택보유 유권자 투표행태에 한 기존연구들을 종합하여 몇 가지 가설을 검증하

다. 주택보유와 투표참여 양자 사이에는 유의한 계가 존재하나, 주택보유자가 투표참여에 더 

능동 인 이유에 해 기존연구들은 몇 가지 가설들을 제시해 왔기 때문이다. 한 가지는 주택보유

자일수록 임 주택 거주자들보다 한 동네에 더 오래 거주하게 되며 이는 지방정부에 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조건이 되고 지방정부 정책이 주거환경에 미치는 향에 해 더 민감하게 

되기 때문에 참여가 높다는 것이다. 이 경우 독립변수는 주택보유 여부가 아니라 거주기간이 된다. 

반면  다른 이유로는 Fischel (2001)의 주장으로부터 발 되는데, 주택보유자가 주택가치변

동에 민감하다는 것은 주택가치 상승이나 하락을 야기하는 지방정부 정책에 반응한다는 것인데, 

특히 회고  평가에서 불만이 높을 경우에 더 투표에 참여해서 의사를 표 한다는 것이다. 이런 

가설에 따라 Holian(2011)은 주택보유자와 비보유자를 지방정부 평가에서 정, 부정으로 나

어 4개 집단의 투표참여 행태를 비교했는데, 그 결과는 지방정부에 한 부정  평가가 높은 주

택보유자 집단이 투표참여에 더 능동 이었으며 지방정부 평가 변수를 통제할 경우 주택보유 여

부 자체의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Dehring 등(2008)은 Aitken(2014)과 유사하게 집합자료를 활용하여 주택가격 변동이 유

권자의 투표행태에 미치는 향을 경험 으로 검증하 는데, 정책선호를 매개로 한 지지정당 선

택이라는 간  계가 아니라 지방정부의 정책 주민투표에 미친 직 인 향을 밝혔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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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흥미롭다. 2004년 텍사스 주 알링턴에서는, 러스 카우보이스 의 경기장 신설에 지방정

부의 공공재정을 지원하는 문제와 지원재정 마련을 한 세 인상 방안을 놓고 정책 주민투표가 

시행되었다. Dehring 등은 시장의 경기장 건설 지원 방안 공식발표 시 을 후한 주택가격 변

동을 경기장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지수화 하여 정책투표결과와의 계를 분석하 다. 그리고 

경기장으로부터의 거리, 정책투표 이 에 이미 반 된 주택가격 변동의 수 에 따라 찬성율이 

달라진다는 을 밝 냈다. 

한국에서도 부동산 가격변동과 유권자 투표결정 사이의 계에 주목한 연구가 제출된 바 있

었다. 박원호(2009)는 2000∼2008년 사이 2번의 통령 선거와 3번의 국회의원 선거, 2번의 지

방선거 결과를 3,000여개 읍･면･동 단 로 분할한 다음, 각 선거 직  6개월 동안의 지역별 아

트가격 상승률과 자가 소유율의 계를 분석하 다. 박원호(2009)의 심은 자가 소유자들이 

부동산가격변동을 기 으로 집권당에 보상을 하거나 제재를 가하는 경제투표의 메커니즘이 작

동하는가에 한 것이었는데, 분석결과는 이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부동산가격 상승률

이 높을수록 자가 소유자들의 집권당 지지는 유의하게 높아졌다. 박원호(2009)의 연구는 한국에

서도 주택소유뿐 아니라 주택가격 변동이 투표선택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변수가 될 수 있음

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손낙구(2010)의 연구는 가설을 토 로 경험  검증을 시도한 학술연구

는 아니지만, 집합자료를 통해 부동산과 정치가 연계되는 방식을 세 하게 분석한 데이터를 제

시하 다. 그는 서울･경기･인천지역을 1186개 거주단 로 분할하여 각 단 의 주택유형, 주거유

형, 주택가격 등의 특징과 투표율, 정당지지율의 계를 비교함으로써, 한국정치에서 주택변수의 

잠재력을 확인해 주었다. 

나아가 Choi & Park(2012)은 한국사례에서도 자가 소유자들이 주택정책을 매개로 투표선택을 

한다는 결론을 제시함으로써, 주택과 투표선택 사이에 정책변수의 효과성을 입증한 바 있었다. 

2008년 총선과 2010년 지방선거에서 뉴타운 개발 지역으로 지정된 지구의 자가 소유자들이 정

책  기 에 입각한 투표선택과 정책실패에 한 책임을 묻는 투표선택을 했다는 것을 집합자료

를 활용해 증명한 것이다. 그러나 박원호(2009)와 Choi & Park(2012)의 연구는 모두 개인수 의 

자료가 아니라 집합자료를 활용했다는 에서, 자가 소유자들이 실재 정책  기 나 정책평가를 

매개로 투표선택을 하는 것인지에 해서는 개인수  경험 자료를 활용한 후속연구들을 통해 확

인이 필요하다 하겠다. 

Ⅲ. 자료와 연구 설계 

1. 자료

본 연구가 사용하는 자료는 서강 학교 정치연구소와 내일신문사가 기획하고 한국리서치

가 조사를 수행한 2차례에 걸린 수도권 유권자 패 조사 자료다. 조사는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완료일부터 5일간 진행한 1차와 투표일 다음날부터 4일간 진행된 2차로 진행되었으며, 1차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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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1,500명의 표본을 확보하 고 2차 조사에서는 이 가운데 1,128명의 응답을 얻을 수 있었다. 

표본은 서울 4개, 경기 5개, 인천 4개 권역을 나 어 성별, 연령별, 지역별 비례할당 방식으로 구

성되었다. 조사기획 단계에서 국단  조사가 아니라 수도권 조사로 범 를 한정한 이유는, 유

권자 개인  특성에서 지역변인이 갖는 효과를 통제하려는 목 과 지방정치 이슈나 지방정부 정

책인식 등의 변수를 보다 동질 인 표본에서 검증함으로써 그 효과를 별하기 함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1차 조사에서 얻어진 개인배경변수와 2차 조사에서 얻은 정책인식 변수 등을 활용

한다. 

2. 연구 설계와 연구 가설

본 연구는 한국  맥락에서도 ‘주택보유 유권자 가설(homevoter hypothesis)’이 경험  근거를 

가지는가를 검증하는데 주된 심이 있다. 기존연구들이 집합자료를 활용하여 자가 거주 비율, 

주택가격 변동정도, 정부 주택정책 기   효과가 투표선택에 미친 향을 검증했다면, 본 연구

는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이런 발견들이 개별유권자 수 에서도 미시  근거를 갖는지를 확

인하고자 한다. 

개별유권자 수 에서 정부 주택정책이 투표선택의 유의한 기 으로 검증되려면, 2단계의 확

인이 필요하다고 가정하 다. 우선 주택을 매개로 한 유권자의 객  조건들이 주택정책 인식

과 유의한 계에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만약 주택정책인식이 투표결정에 유의한 향을 미치

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객  주택 조건과 주택정책인식 사이에 유의한 계가 확인

되지 않는다면 주택정책인식은 정당일체감이나 직 정부에 한 선호 등 다른 요인들에 의해 

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게 된다. 이 경우 주택정책인식이 투표결정에 향을 미쳤다하더라도 

그 결과는 ‘주택보유 유권자 가설’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1단계 

연구로 유권자가 가진 객  주택 조건이 주택정책 인식과 유의한 계를 나타내는지를 검증하

는 모형을 설계하 다. 

다음으로 기존연구들이 집합자료를 통해 확인한 바처럼 주택 련 객  조건들이 투표결정

과 유의한 계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개별 유권자 수 에서도 주택 련 조건들이 투표

선택에 직  향을 미치는가를 확인함으로써, 기존연구의 결과를 검증하는 것과 함께 본 연구

의 최종 목 인 주택정책인식과 투표선택의 계 확인을 한 제 작업을 수행할 것이다. 마지

막으로 주택을 둘러싼 객  조건과 주택정책 인식이 2014년 지방선거 투표선택에 미친 향

을 분석하는 모형을 설계하 고, 이를 통해 조건과 정책인식이 각기 독립 으로 향을 미치는

지 여부를 검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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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 설계

연구가설1) 주택 련 객  조건에 따라 주택정책에 한 상이한 선호를 가질 것이다. 

가설 1-1) 자가거주 유권자는 차가거주 유권자보다 지역개발정책을 더 요시할 것이며, 차가

거주 유권자는 자가거주 유권자보다 지역주거정책을 더 요시할 것이다. 

가설 1-2) 자산이 많은 유권자일수록 지역개발정책을 더 요하게 고려할 것이며, 지역주거정

책에 해서는 덜 요하게 고려할 것이다. 

가설 1-3) 선거  1년 간 주택가격 상승폭이 큰 지역에 거주하는 유권자일수록 지역개발정책

을 더 요하게 고려할 것이다. 

연구가설 1) 설계에서 종속변수가 되는 주택정책인식은 유권자가 ‘ 번 지방선거에서 지역개

발정책과 지역주거정책을 각각 얼마나 요하게 고려했는가?’에 한 2개의 질문을 사용했다. 

조사 설계 시  지역개발정책과 지역주거정책은 각각 자가 거주자와 차가 거주자에게 편익을 가

져다주는 정책 역으로 가정하 고, 이에 따라 ‘부동산개발 등 지역개발정책’과 ‘공공임 주택 

등 지역주거정책’이라는 한정구문으로 질문을 구체화하 다. 

<표 1> 주택정책 문항 응답 결과

 

　

지역주거정책 지역개발정책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유효값

　

매우 중요 400 35.4 352 31.2

약간 중요 408 36.1 357 31.6

별로 중요치 않음 189 16.8 254 22.5

전혀 중요치 않음 24 2.2 51 4.5

유효 합계 1021 90.5 1014 89.9

결측값　

　

모름/무응답 15 1.4 22 2.0

투표불참자 91 8.1 91 8.1

결측 합계 107 9.5 114 10.1

합계 　 1128 100.0 11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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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자가보유 유권자들이 주택가치 상승에 향을 미치는 정책에 반응하여 투표선택을 한

다는 가설이 타당하다면 지역개발정책을 요하게 고려했을 것이며, 반 로 차가거주자들의 경

우 공공임 주택 등의 주거정책을 더 요하게 고려했을 것이라는 가정을 세웠다. 자가 변수에

서 자가소유 변수가 아니라 자가거주 변수를 채택한 이유는 번 선거가 국선거가 아닌 지방

선거 기 때문이다. 만약 통령선거 다면 거주여부와 계없이 소유여부에 따라 정책  이해

계가 형성될 수 있겠지만, 지방선거의 경우 가구가 소유한 주택과 거주하는 주택이 같은 장소

에 있을 때 해당 지방정부에 한 정책  이해가 반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본 자료에서 

자가거주자와 비자가거주자의 비율은 각각 64.5%, 35.5%로, 집합자료로 확인된 수도권 자가거

주 비율보다 10%정도 과 표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음으로 더 많은 자산을 보유한 유권자일수록 지역개발정책의 효과를 더 크게 받을 것이기 

때문에 요도도 더 높을 것이라고 가정하 고, 반면 주거정책에 해서는 덜 심을 가질 것이

라고 가정했다. 정부 주택정책이 야기하는 주택가치 변동이 투표결정의 요한 기 으로 작동한

다면, 보유주택의 가치가 높을수록 정책 민감도는 더 높을 것이다. 그런데 본 조사 자료에서는 

주택자산의 크기에 한 문항이 없었기 때문에 연구에서는 총자산 변수를 사용했는데, 이 경우 

해석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총자산에는 주택자산만이 아니라 비(非)주택 부동산 자산, 융자산 

등이 포함되므로 비(非)주택 자산의 독립  효과를 가정하여 해석을 해야 한다. 본 조사에서 총

자산 문항은 5천만 원 미만, 5천-1억, 1억-2억, 2억-3억, 3억-4억, 4억-7억, 7억 이상의 7개 구간

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각각의 응답은 17.2%, 11.8%, 16.6%, 15.3%, 11.5%, 14.4%, 13.1%로 비

교  균등히 분포되어 있었다. 총 1,128명  모름/무응답자는 175명으로 15.5%를 차지했다. 

그리고 주택소재지의 주택가격 변동이 투표결정과 유의한 계가 있었다는 기존연구 결과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주택가격 상승폭이 큰 지역에 거주하는 유권자일수록 지역개발정책을 더 

요하게 고려할 것이라고 가정했다. 해외사례에서는 자가 거주자의 주택가격 변동에 한 반응

과 차가 거주자의 주택가격 변동에 한 반응이 다르다는 경험  결과들이 제출된 바 있지만, 

한국에 한 선행연구가 보여주는 바는 그것과 다소 달랐다. 박원호(2009)에서는, 자가 거주자들

이 주택가격 변동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을 보인 것이 사실이지만, 차가 거주자들 역시 정도는 

약하더라도 자가 거주자들과 같은 방향의 반응을 나타냈다고 보고한다. 주택가격 상승폭이 큰 

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거주자일수록 집권당을 더 지지했고, 그 지역 차가 거주자들도 약하지만 

집권당에 더 지지를 보냈다는 것이다. 그는 이 결과에 해 자가 거주자들은 개인  경제투표

(pocketbook voting) 경향을 보이는 반면 차가 거주자들은 사회  경제투표(sociotropic voting)을 

경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추정했는데, 본 연구에서는 개별 유권자 수 에서도 이런 경향이 나타

나는지를 검증했다. 

주택가격변동지수는 한국감정원의 ‘ 국주택가격동향조사’자료의 월별 주택매개가격지수를 

활용했다. 자료는 2012년 11월을 기 (100)으로 설정한 다음 매월 매매가격변동을 지수화한 

것이다. 기간은 2014년 6월 지방선거  1년(2013년 5월 ∼ 2014년 5월)으로 설정하 고, 이 기

간 동안 주택매매가격지수의 변동 값을 변수화 했다. 기간을 1년으로 설정한 것은 유권자가 주

택가치 변동을 인식하고 이를 정책선호에 반 할 수 있는 기간으로 추정한 것이다. 박원호(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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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에도 선거  6개월 기간의 주택가격 변동을 변수화 했지만 별도의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본 설문조사 자료에서 분류된 응답자의 거주지 최소범 는 시･군･구 단 로 수도권 

체 총 66개 단 2)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주택매매가격지수가 제공하는 행정단  데이터는 61개

기 때문에 5개 지역3) 응답자의 응답 값은 결측값으로 처리하여 변수화했다. 지수의 변동폭은 

–2.8∼4.1까지 분포했고 평균값은 0.62, 표 편차는 1.22 다. 

연구가설 2) 주택 련 객  조건은 투표결정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1) 자가 거주자들은 차가 거주자들보다 새 리당에 더 투표했을 것이다. 

가설 2-2) 총자산이 많은 유권자들일수록 새 리당에 더 투표했을 것이다. 

가설 2-3) 선거  1년 간 주택가격이 상승한 지역에 거주하는 유권자들일수록 새 리당에 더 

투표했을 것이다. 

한국의 역  정부들은 주기 인 부동산경기부양책을 통해 주택가치의 상승이나 최소한 하락

방지를 한 정책방향을 추진해 왔으며, 이 에서 재 박근혜 정부 역시 외는 아니었다4). 

따라서 연구가설 2-1)은 자가 거주자일수록 앙정부 집권당의 주택정책 방향에 선호를 가질 것

으로 가정하 고 지방선거에서도 직 집권당에 더 투표했을 것이라고 보았다. 한 주택자산의 

규모가 클수록 선호강도는 더 높을 것으로 가정하여 가설 2-2)를 수립하 다. 그리고 한국 유권

자들이 주택가치의 상승이나 하락을 기 으로 집권당에 보상을 하거나 제재를 하는 투표행태를 

보여 왔다는 기존연구의 발견이 개별유권자 수 에서도 확인될 수 있는지를 검증하기 해 가설 

2-3)을 수립하 다. 

연구가설 3) 유권자의 주택정책 인식은 투표결정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1) 지역개발정책을 요시하는 유권자들일수록 새 리당을 더 선택했을 것이며, 지역

주거정책을 요시하는 유권자들일수록 새 리당을 덜 선택했을 것이다. 

가설 3-2) 유권자의 주택정책 인식은 주택 련 객  조건들과는 독립 으로 투표결정에 

향을 미쳤을 것이다. 

연구가설3)은 연구가설1)과 연구가설2)의 검증결과를 토 로 하여, 유권자의 주택정책인식이 

객 인 주택자산 조건과 독립 으로 지방선거 투표결정에 향을 미쳤는지를 확인하기 한 

것이다. 앞선 가설검증 결과에 따라 만약 주택정책인식에 주택자산의 조건에 따른 선호나 제재

2) 서울 25개 자치구, 인천 8개 자치구와 2개 군, 경기 28개 자치시와 3개 자치군이었다. 

3) 인천의 강화･옹진군, 경기의 연천･가평･양평군의 매매지수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4) 박근혜 정부는 집권 1년차인 2013년에 ‘4.1 책’ ‘7.23 책’ ‘8.28 책’ ‘12.3 책’ 에 걸쳐 총 4회에 이르는 부

동산정책을 발표･추진했으며, 2014년에도 ‘2.26 책’ ‘7.24 책’ ‘9.1 책’ 총 3회에 걸쳐 부동산정책을 발표했

다. 각 책의 은 조 씩 달랐지만, 체 인 방향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과세 폐지, 주택구입자 양도

세 한시 폐지, 주택담보인정비율･총부채상환비율 상향조정, 재건축 연한단축 등 주택소유자 입장에서 주택가

치 상승에 기여할 것으로 기 되는 정책방향을 취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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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유인이 반 되었다면, 실재 투표선택에서도 정책인식이 유의한 향을 미쳤을 것으로 가정

할 수 있다. 

3. 통제변수의 설정 

본 연구는 연구가설1)을 검증하기 한 통제변수로 성, 연령, 학력, 이념, 소득변수를 사용했

으며, 연구가설2)와 연구가설3)을 검증하기 해 통령 국정지지도, 세월호 사건 향력 변수를 

추가하 다. 일반 으로 주택가격변동에 해서는 남성보다 여성이 더 민감한 것으로 알려져 있

으므로 주택정책인식  투표결정에서도 성별 향력을 통제하 다. 연령변수도 정책인식  투

표결정에 반드시 통제가 필요한 변수다. 집권당인 새 리당의 주요 세  기반이 노령층으로 

확인된 바 있으므로, 주택변인  주택정책변인의 향력을 확인하기 해서는 통제가 필요하

다. 한 노령층일수록 같은 지역에 거주기간이 길 가능성이 높고 거주기간이 길수록 지역개발

정책이나 주거정책에 한 특정방향의 정책선호를 형성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5). 연

령변수는 10세 별 6 간 자료를 활용했다. 

학력변수는 정책인식에 필요한 정보의 차이를 야기할 수 있어 통제가 필요하다고 단했으며 

졸, 고졸, 문  재학이나 졸업, 4년제 학 재학이나 졸업의 4 간 자료를 사용했다. 소득변

수는 자가 소유자의 경우 주택 련 출이자와 연 성이 있을 수 있고 차가 거주자의 경우 지

역주거정책인식과 연 성을 가질 수 있다. 컨  공공임 주택 확  등의 정책은 월세 임  가

구의 생계비 감소와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소득변수는 0∼120만원, 120∼250만원, 250∼350

만원, 350∼450만원, 450∼700만원, 700만 원 이상의 6 간 자료를 사용했다. 이념변수는 투표

결정에 독립 인 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오래 확인되어 왔으며, 정책인식에서도 특정방향의 

향을 미칠 수 있어 통제변인으로 포함했다. 문항은 진보-보수 0-10까지 11 간으로 측정된 자료

를 사용했다. 

투표결정과 련하여, 통령 국정지지도와 안평가변수로서 세월호 변수를 반 한 것은 기

존 지방선거연구의 연구 성과에 기 한 것이다. 기존 지방선거 연구들은 국동시선거로 시행되

는 우리나라 지방선거가 집권정부에 한 간평가 성격을 띠고 있으며 통령 국정지지도 변수

가 매우 유의한 향을 미친다고 보고해 왔다(김형  2010). 한 지방선거를 즈음하여 국

으로 이슈가 되는 사건이나 정책이 유권자의 투표결정에 특정한 방향의 향을 미쳐왔다는 경험

 결과들도 다수 발표된 바 있다(이 우 2011). 본 자료에서 통령 국정지지도는 잘함, 못함, 

유보의 3가지 문항으로 측정되었기 때문에 정평가를 1, 부정평가와 평가유보를 0로 더미변수

화하 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 가장 큰 안이슈는 세월호 사건이었으며, 본 자료에는 세월호 

사건이 지방선거에 미친 향력 정도를 4 간으로 측정한 문항이 있어 이 변수를 사용하 다. 

5) 해외에서는 주택변수의 정치  향력을 검증하는데 거주기간 변수를 포함하는 연구들이 많이 제출된 바 있는

데, 본 연구가 사용하는 자료에는 거주기간 변수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활용할 수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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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분석결과 

1. 주택변수와 주택정책인식의 계

<표 2>는 주택정책인식  지역개발정책 요도 인식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OLS 회귀분석

을 통해 검증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모형1)∼모형3)은 자가 거주 변수, 총자산변수, 주택가격 

변동 변수 각각이 정책인식에 미친 향을 살펴본 것으로, 자가 거주자들은 차가거주자들에 비

해 지역개발정책을 더 요하게 고려하고 있었고, 가구 총자산이 많은 유권자일수록 더 유의하

게 지역개발정책을 고려했다. 반면 주택가격의 변동은 지역개발정책에 독자 인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 2> 지역개발정책 요도 인식에 미치는 향 요인 분석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5 모형6

상수
2.584***

(.207)

2.508***

(.233)

2.652***

(.209)

2.454***

(.234)

2.598***

(.208)

2.477***

(.236)

성별

(남0, 여1)

.041

(.058)

.081

(.063)

.044

(.058)

.076

(.063)

.039

(.058)

.073

(.063)

연령

(저￫고)

.018

(.025)

.033

(.028)

.035

(.024)

.029

(.029)

.017

(.025)

.028

(.029)

이념

(진보￫보수)

.047***

(.013)

.051***

(.014)

.049***

(.013)

.051***

(.014)

.048***

(.013)

.052***

(.014)

학력

(저￫고)

-.067*

(.034)

-.070

(.037)

-.081*

(.035)

-.063

(.038)

-.075*

(.034)

-.072

(.038)

소득

(저￫고)

.024

(.022)

.004

(.027)

.038

(.021)

.010

(.027)

.026

(.022)

.013

(.028)

자가거주

(비자가0,자가1)

.260***

(.063)

.226**

(.074)

.255***

(.063)

.225**

(.074)

총자산

(저￫고)

.046*

(.020)

.020

(.021)

.018

(.022)

주택가격 변동

(하락￫상승)

.026

(.024)

.023

(.024)

.013

(.025)

N 920 815 922 809 914 803

F 7.912 6.785 5.512 7.050 7.084 6.302

R2 .049 .048 .035 .058 .052 .060

* p<0,05, **p<0.01 ***<p<0.001 수 에서 유의함. 

※ 표시된 계수 값은 비표준화 계수 값이며, 표준화 계수 값(B)은 본문서술에서 필요할 경우 제시함. 

모형 설명력을 기 으로 볼 때, 모형1)과 모형2)의 R2 값이 0.01정도의 미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자가 거주 변수와 총자산 변수를 각각 포함한 모형의 설명력에 큰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모형1)에서 자가 거주 변수의 표 화 회귀계수(B) 값은 0.138로 다른 모든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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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들의 B값보다 큰 것으로 나타난 반면, 모형2에서 총자산의 B값은 이념변수 계수 값보다 작

은 0.101에 그친다. 이런 결과는 모형4)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두 변수를 한 모형에 포함한 

결과 여 히 자가 거주 변수의 향력은 유의하지만 총자산 변수의 향력은 사라진다. 유권자 

입장에서 지역개발정책은 총자산 측면에서보다 주택자산 측면에서 고려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5개의 모형 가운데 모형4)의 R2 값이 0.058, 모든 변수를 포함한 모형6)의 R2 값이 0.060으

로, 지역개발정책인식에 한 한 주거지의 주택가격 변동이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았을 뿐 아

니라 모형의 설명력 상승에도 큰 기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통제변인 가운데는 이념이 모든 모형에서 높은 유의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주  이념성향이 

보수 이라고 인식할수록 지역개발정책을 더 요하게 고려했다는 것이다. 학력변인은 모형1), 

모형3), 모형5)에서만 약한 향력이 확인되는데, 세 모형의 특징은 모두 총자산 변인이 포함되

어 있지 않다는 이다. 학력과 총자산 규모 사이의 상 성이 존재하지만 종속변수에 미치는 

향력의 크기에 있어 총자산 규모의 향력이 더 크기 때문에, 두 변수를 모두 포함할 경우 학력

변인의 향력이 사라진다고 추정할 수 있겠다. 실재 두 변인의 양변인 상 계는 –0.43(**)로, 

나이가 많을수록 학력이 낮은 유의한 상 성을 보 다. 

<표 3> 지역주거정책 요도 인식에 미치는 향 요인 분석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5

상수
3.394***

(.188)

3.113***

(.206)

3.427***

(.190)

3.153***

(.207)

3.195***

(.209)

성별

(남0, 여1)

-.017

(.053)

.038

(.055)

-0.13

(.053)

.040

(.056)

.045

(.056)

연령

(저￫고)

.041

(.022)

.047

(.025)

.038

(.022)

.051*

(.025)

.046

(.025)

이념

(진보￫보수)

-.013

(.012)

.002

(.012)

-.013

(.012)

.003

(.012)

.003

(.012)

학력

(저￫고)

-.058

(.031)

-.022

(.033)

-.055

(.031)

-.029

(.033)

-.026

(.033)

소득

(저￫고)

-.002

(.020)

.018

(.024)

-.007

(.020)

.015

(.024)

.009

(.024)

자가거주

(비자가0,자가1)

-.196**

(.057)

-.186***

(.057)

-.158*

(.065)

-.147*

(.066)

총자산

(저￫고)

-.053**

(.017)

-0.35

(.019)

-0.35

(.019)

주택가격 변동

(하락￫상승)

-.031

(.021)

-.035

(.022)

N 919 816 913 809 804

F 3.733 2.766 3.330 3.243 2.968

R2 .024 .020 .025 .028 .029

* p<0,05, **p<0.01 ***<p<0.001 수준에서 유의함.

※ 표시된 계수 값은 비표준화 계수 값이며, 표준화 계수 값(B)은 본문서술에서 필요할 경우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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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은 지역주거정책인식을 종속변인으로 한 모형들이다. 모형1)과 모형2)에서 자가거주 변

수와 총자산규모 변수를 각각 포함했을 때 두 변수는 모두 지역주거정책 요도 인식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다. 자가 거주자가 아닐수록 주거정책을 더 요하게 고려했으며 자산규모

가 작을수록 주거정책을 더 시했다. 모형1)과 모형2)의 R2 값은 각각 0.024와 0.020으로 자가 

거주 변수를 포함한 모형의 설명력이 조  더 큰 것으로 나타나며, 각 모형에서 회귀계수 값도 

자가 거주 변수 값이 훨씬 큰 것으로 확인된다. 이런 결과는 모형4)에서 두 변수를 함께 포함했

을 때 자가 거주 변수는 여 히 유의하지만 총자산 규모 변수의 향력은 사라지는 패턴으로 나

타난다. 지역개발정책 요도 인식에서와 마찬가지로 주택가격 변동은 지역주거정책 요도 인

식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모형 설명력에도 기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통제변인을 기 으로 <표 2>와 <표 3>을 비교해 보면, 지역개발정책은 이념에 따라 요도 

인식이 향을 받았지만 지역주거정책 인식에는 향이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모형4)에서 

약하지만 연령변수의 향력이 확인된다. 자가 거주 여부와 자산규모를 통제했을 때 연령 가 

높을수록 주거정책을 요하게 고려했다는 것은, 공공임 주택 등 주거복지정책에 한 수요가 

은 층보다 노령층에 더 발견된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이상의 결과를 토 로 할 때, 연구가설1)에서 가설1-1)과 가설1-2)는 지지된 것으로 볼 수 있

지만 가설1-3)은 기각되었다. 유권자들은 단기간의 주택가격 변동에 한 이해 계를 정책 요

도 평가에는 반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주택보유 여부나 총자산이라는 보다 장기

인 경제  이해 계 측면에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주택변수와 투표선택의 계 

다음으로 연구가설2)를 검증하기 하여 역단체장과 기 단체장, 역의회 정당비례 투표결

과를 종속변수로 하여 주택변인들의 향력을 분석했으며, 새 리당 투표(1)와 새정치민주연합 

투표(0)를 더미변수로 한 로지스틱 회귀분석방법을 사용하 다. 

먼  <표 4>는 역단체장 투표에 미친 각 변수의 향력을 분석한 결과다. 모형1)∼모형3)을 

보면, 다른 변수들을 통제할 경우 자가 거주 여부와 주택가격 변동은 각각 역단체장 투표에 

유의한 향을 미친 반면 총자산 규모는 그 지 않았다. 자가 거주자는 차가 거주자에 비해 새

리당 역단체장 후보를 더 지지했지만 총자산규모에 따른 차이는 발견되지 않는다. 이런 결

과는 유권자가 주택이라는 구체  기반을 토 로 역단체장 투표선택을 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모형3)에서 선거일  1년 동안 주택가격이 상승한 지역에 거주하는 유권자일수록 

새 리당 후보를 더 지지한 것으로 나타나, 주택가치 변동을 기 으로 집권당에 보상을 하거나 

제재를 한다는 가설이 지지될 수 있음을 확인해 주었다. <표 2>나 <표 3>을 통해 정책인식에는 

단기변동보다 장기  자산기반이 더 요하게 고려되고 있음을 확인했지만, 투표선택에서는 단

기 정책성과에 한 회고  평가가 요한 기 이 될 가능성을 보여 다. 

그러나 가설을 확증하기 해서는 주택자산의 규모와 주택가격 변동 변수 사이의 상 성을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검증이 필요하다. 컨  원래 집값이 비싼 지역일수록 집값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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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폭이 더 높게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총자산 규모가 그 자체로 독립  향을 미

치지는 못하더라도 두 변수를 동시에 고려했을 때 주택가격 변동이 미치는 향력이 사라질 수

도 있다. 그런데 자가거주, 총자산 규모, 주택가격 변동 변수를 모두 포함한 모형4)에서도 여

히 주택가격 변동 변수는 자가 거주 변수나 총자산 변수와 독립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나, 단기성과에 한 회고  평가변인이 작동하고 있음을 추정  한다.

<표 4> 역단체장 투표선택에 미치는 향요인 분석: 주택변수의 향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B

(s.e)
Exp(B)

B

(s.e)
Exp(B)

B

(s.e)
Exp(B)

B

(s.e)
Exp(B)

상수
-5.167***

(.732) 
.006

-4.154***

(.786)
.016

-5.178***

(.740)
.006

-4.443***

(.807)
.012

성별

(남0, 여1)

-.200

(.185)
.819

-.267

(.195)
.766

-.184

(.185)
.832

-.271

(.196)
.762

연령

(저￫고)

.312***

(.083)
1.367

.291**

(.094)
1.337

.353***

(.083)
1.424

.297**

(.094)
1.346

이념

(진보￫보수)

.290***

(.046)
1.336

.239***

(.048)
1.270

.283***

(.046)
1.327

.238***

(.049)
1.268

학력

(저￫고)

.178

(.111)
1.194

.084

(.117)
1.088

.160

(.112)
1.173

.093

(.119)
1.098

소득

(저￫고)

-.046

(.068)
.955

-.080

(.083)
.923

-.012

(.067)
.988

-.066

(.085)
.936

대통령국정평가

(긍정1,기타=0)

2.366***

(.199)
10.656

2.461***

(.212)
11.719

2.441***

(.200)
11.486

2.469***

(.216)
11.808

세월호 영향

(크다￫작다)　

.267**

(.088)
1.306

.229*

(.093)
1.257

.280**

(.088)
1.323

.227*

(.094)
1.255

자가거주

(비자가0,자가1)

.560**

(.230)
1.750

.459*

(.235)
1.583

총자산

(저￫고)

.081

(.061)
1.085

.027

(.068)
1.028

주택가격 변동

(하락￫상승)

.182*

(.076)
1.200

.172*

(.080)
1.188

N 897 810 894 795

-2 Log likelihood 758.274 689.180 761.433 675.498

Cox & Snell R2 .393 .389 .392 .392

* p<0,05, **p<0.01 ***<p<0.001 수준에서 유의함.

통제변수들을 보면, 모형에 계없이 연령, 이념, 통령 국정평가, 세월호 변수들이 모두 유

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이가 많을수록, 주  이념이 보수 이라고 생각할수

록, 통령국정평가가 정 일수록, 세월호 향력이 작다고 생각할수록 새 리당 역단체장

에 더 투표를 한 것이다. 반면 성별이나 학력, 소득은 향을 미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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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역의회 정당투표에 주택변수가 미친 향에 한 분석결과를 나타낸 것이 <표 5>

다. 모형1)∼모형3)에서, 정당투표에서는 역단체장 투표와 달리 자가거주 여부나 주택가격 변

동이 향을 미치지 않는 신 총자산 변수가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며, 이런 결과는 모

형4)롤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두 선거를 비교해 보면, 역단체장 후보를 선택할 때는 총자

산에 기 한 이해 계보다 자가나 주택가격 변동이라는 구체  이해 계가 반 된 반면, 정당투

표에서는 주택 가치를 넘어서는 총자산 가치가 요하게 고려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수도권 

유권자들은 새 리당 수도권 역단체장 후보들이 내건 공약에서 주택 가치와 련된 구체 인 

정책  이해 계를 발견한 반면, 정당지지에서는 보다 넓은 맥락에서 각 정당이 추구해온 정책

들에 포  이해 계를 반 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표 5> 역의회 정당투표에 미치는 향요인 분석: 주택변수의 향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B

(s.e)
Exp(B)

B

(s.e)
Exp(B)

B

(s.e)
Exp(B)

B

(s.e)
Exp(B)

상수
-4.495***

(.764)
.011

-3.790***

(.831)
.023

-4.366***

(.764)
.013

-3.666***

(.841)
.026

성별

(남0, 여1)

-.260

(.192)
.771

-.316

(.206)
.729

-.255

(.192)
.775

-.328

(.207)
.720

연령

(저￫고)

.261**

(.088)
1.299

.171

(.099)
1.187

.267**

(.087)
1.306

.172

(.099)
1.188

이념

(진보￫보수)

.297***

(.048)
1.346

.274***

(.051)
1.315

.296***

(.048)
1.344

.269***

(.052)
1.308

학력

(저￫고)

.277*

(.118)
1.320

.167

(.127)
1.182

.265*

(.119)
1.303

.161

(.128)
1.174

소득

(저￫고)

-.104

(.070)
.902

-.207*

(.087)
.813

-.096

(.070)
.909

-.205*

(.088)
.815

대통령국정평가

(긍정1,기타=0)

2.552***

(.219)
12.836

2.670***

(.235)
14.439

2.580***

(.219)
13.202

2.646***

(.237)
14.100

세월호 영향

(크다￫작다)　

.254**

(.092)
1.289

.230*

(.098)
1.258

.250**

(.091)
1.285

.218*

(.098)
1.243

자가거주

(비자가0,자가1)

.198

(.205)
1.219

.006

(.240)
1.006

총자산

(저￫고)

.180**

(.098)
1.198

.172**

(.070)
1.188

주택가격 변동

(하락￫상승)

-0.11

(.079)
.989

.001

(.084)
1.001

N 797 721 794 706

-2 Log likelihood 695.963 612.551 697.716 608.131

Cox & Snell R2 .397 .408 .397 .403

 

* p<0,05, **p<0.01 ***<p<0.001 수준에서 유의함.

<표 5>의 통제변수와 련하여, 흥미로운 것은 총자산과 연령, 학력 사이의 계다. 모형1)과 

모형3)에서는 연령효과와 학력효과가 발견되는 반면 모형2)와 모형4)에서는 그 계가 발견되지 

않는 것이다. 차이는 총자산규모 변수의 포함 여부 다. 지역개발정책인식에 향요인을 분석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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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에서도 학력과 총자산 규모 사이에 유사한 계가 발견된 바 있었는데, <표 5>에서는 연령과 

총자산 사이에도 유의한 계를 추정할 수 있다. 양변인 상 계 검증에서 연령과 총자산 규모 

사이에는 0.12(**)정도의 낮은 상 계를 나타내고 있지만, 나이가 많을수록 총자산규모는 커진다. 

총자산을 통제하지 않을 경우 연령이 많을수록 새 리당 정당투표 가능성은 높아지지만, 총자산을 

통제할 경우 총자산 규모변수의 향력이 더 크기 때문에 연령변수의 효과는 사라지는 것이다. 

반면, 기 자치단체장 투표에서는 주택 련 3가지 변수가 각각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2개 혹은 3개 변수 간 상호 통제효과를 고려하여도 독립 인 향을 미치는 변수는 

발견되지 않았다. 연구가설2)와 련하여 자가거주 여부와 주택가격 변동변수는 역단체장 투표에, 

총자산 변수는 역단체장 투표에 향을 미쳐 유권자가 인식하는 선거의 특성에 따라 각각 부분

인 효과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기 단체장 선거에서는 모든 가설이 기각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주택정책인식과 투표선택의 계 

<표 6> 주택정책인식이 지방선거 투표선택에 미친 향 분석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회 정당투표

B

(s.e)
Exp(B)

B

(s.e)
Exp(B)

B

(s.e)
Exp(B)

상수
-4.451***

(.936)
.012

-2.870***
(.888)

.057
-2.914**

(.959)
.054

성별

(남0, 여1)

-.292

(.200)
.747

-.375

(.193)
.687

-.313

(.210)
.731

연령

(저￫고)

.312***

(.095)
1.366

.029

(.093)
1.029

.182

(.100)
1.200

이념
(진보￫보수)

.217***
(.049)

1.243
.250***
(.050)

1.284
.258***
(.052)

1.294

학력

(저￫고)

.141

(.121)
1.151

.064

(.117)
1.066

.182

(.130)
1.200

소득

(저￫고)

-.069

(.086)
.933

-.195*

(.082)
.823

-.209*

(.088)
.811

대통령국정평가
(긍정1,기타=0)

2.491***
(.225)

12.070
2.154***

(.222)
8.623

2.691***
(.244)

14.751

세월호 영향

(크다￫작다)　

.234*

(.097)
1.264

.411***

(.093)
1.508

.211*

(.100)
1.235

개발정책중요도

(안중요￫중요)

.458***

(.130)
1.581

.432***

(.123)
1.540

.162

(.134)
1.176

주거정책중요도
(안중요￫중요)

-.409**
(.143)

.665
-.308*
(.139)

.735
-.378*
(.151)

.685

자가거주

(비자가0,자가1)

.323

(.243)
1.382

-.174

(.230)
.840

-.078

(.248)
.925

총자산

(저￫고)

.007

(.069)
1.007

.066

(.066)
1.069

.158*

(.071)
1.172

주택가격 변동
(하락￫상승)

.143
(.082)

1.154
.031

(.078)
1.031

-.029
(.086)

.971

N 777 733 689

-2 Log likelihood 652.965 686.941 592.303

Cox & Snell R2 .401 .357 .408

 

* p<0,05, **p<0.01 ***<p<0.001 수준에서 유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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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연구가설3)을 검증하기 한 모형 분석결과를 나타낸 것이 <표 6>이다. 역단체

장과 기 단체장 투표에서 모두, 다른 변수들을 통제하고서도 개발정책과 주거정책인식은 투표

선택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어 연구가설3)을 지지했다. 개발정책을 요하게 고

려할수록 새 리당을 더 지지했으며, 주거정책을 요시할수록 새 리당을 지지하지 않았다. 반

면 역의회 정당투표에서는 주거정책인식만이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단체장 투표를 보면 정책인식변수가 포함된 후 <표 4>에서 확인된 자가 거주와 주택가격 

변동 변수의 향력이 사라졌는데, 이런 결과는 주택을 둘러싼 개인  이해 계가 정책  고려

를 매개로 투표선택에 향을 미쳤음을 확인해 다. 반면 기 단체장 투표에서는 객  주택변

인의 효과는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정책과 주거정책인식은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역단체장 투표와는 다른 패턴을 나타내고 있다. 

두 선거에서 투표선택의 차이는 유권자들의 서로 다른 경제투표 양식에서 기인한 결과라고 

추정해 볼 수 있다. 역단체장 투표에서는 개인  경제투표(pocketbook voting) 경향이 지배

이었던 반면 기 단체장 투표에서는 사회  경제투표(sociotropic voting) 경향이 우세했다는 것

이다. 유권자 개인은 개인경제상황에 한 회고  평가나 망  기 를 투표에 반 할 수도 있

지만 국가나 지역공동체 체의 경제상황에 한 평가나 기 를 기 으로 투표를 할 수도 있는

데, 유권자 개인의 특성이나 각 선거의 조건에 따라 어떤 경향이 더 우세하게 작용하는지는 달

라질 수 있다. 컨  교육수 이 높은 유권자들은 사회  경제투표보다 개인  경제투표를 하

는 경향이 더 강하다(Gomez and Wilson, 2006)는 발견은 유권자 개인의 특성에 따른 차이를 설

명한다. 반면 국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는 서로 다른 기 을 사용하며 지방선거에서는 지

역 실업률 등 지역경제 상황을 인지하게 하는 독립 인 요인들이 투표결정에 더 유의한 향을 

미친다(Ansolabehere et al 2012)는 설명은, 선거의 성격 차이에 따라 유권자의 투표기 이 달라

질 수 있다는 가설에 해당한다. 

이러한 기존연구들에 입각할 때, 2014년 지방선거에서 수도권 유권자들은 역단체장 투표를 

할 때는 개인경제투표 경향을 더 강하게 반 한 반면 기 단체장 투표를 할 때는 지역공동체를 

기 으로 한 사회  경제투표 경향을 보 기 때문에, 투표분석의 서로 상이한 결과가 나타난다

는 가설을 수립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분석모델로는 차이에 한 원인을 직  규명할 수

는 없으며, 이는 차후 다른 자료와 모형을 통해 검증해야 할 문제다. 

한편 역의회 정당투표에서 개발정책인식은 유의한 향이 없었던 반면 주거정책인식은 유

의한 효과를 나타냈는데, 이런 결과는 총자산규모의 향이 여 히 유의한 것과 연  지어 생각

해 볼 수 있다. 객  주택변인만 포함했던 <표 5>에서 자가 여부나 주택가격 변동 변수는 유

의하지 않았던 반면 총자산규모만 유의한 향을 나타냈는데, 이런 경향은 <표 6>에서도 발견된

다. 이로부터 생각해 볼 수 있는 추론은, 정당투표에서 유권자들은 선거에 제출된 구체  개별정

책이 아니라 보다 넓은 맥락에서 정당의 정책경향을 보고 투표결정을 했으며, 주거정책 역시 해

당 자치단체의 정책 차원이 아니라 각 정당의 일반 인 복지정책 선호 경향 차원에서 인지하고 

투표결정에 반 했을 가능성이다. 공공임 주택 건설 등의 정책을 주거복지정책 차원에서 인지

했다면, 총자산 수 에 따른 다양한 정책선호들 가운데 한 차원으로 인지되고 주거정책인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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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인 향을 미치는 결과에 이르 을 수 있다. 물론 이 가설 역시 향후 다른 모형을 통해 확

인이 필요한 가설일 뿐이지만, 단체장 투표와 정당투표의 성격 차이를 고려할 때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설이다. 

Ⅴ. 결론  함의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정치, 특히 지방정치에서 집값의 정치가 요한 작동 메커니즘으로 자리

한다는 직  인식을 경험 으로 검증한 것에 1차  의의가 있다. 논문의 발견으로는 첫째, 역

 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주거와 개발정책을 정부의 성패에 건  요소로 인식했던 것에 하

여 유권자의 실질  이해 계와 그에 입각한 정책태도로부터 미시  근거를 확인한 것이다. 

둘째, 주택자산의 가치를 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다수 한국 유권자들의 자산구조로부터 주

택정책에 한 민감도나 요도를 충분히 추론할 수 있었지만, 실재로 투표선택에서도 유의한 

기 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을 확인하 다. 

셋째, 유권자들이 단체장 후보와 정당에 해 주택정책의 정체성 차이를 인지하고 이를 투표

선택 기 으로 삼았다는 부분 역시 논문의 발견이다. 유권자 수 에서 자신의 이해 계에 따라 

정책태도가 상이하게 형성될 수는 있지만, 두 정당의 정책 차이가 실재로 없었거나 유권자들에

게 인지되어 있지 않았다면 주택정책 태도가 투표선택의 기 으로 작동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

문이다. 

넷째, 개발정책뿐 아니라 주거정책 역시 유권자들에게 요한 선택기 으로 작동한다는 을 

확인한 것이다. 오랫동안 한국인들에게 주거안정성을 확보하는 유일한 방안은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 소유의 주택을 갖는 것이었다. 이런 열망을 활용해 역  정부들은 선(先)분양 방식으로 

단지 아 트들을 지어 공 을 확 하는 정책을 추진했고, 이를 통해 주거문제뿐 아니라 건설업 

확장, 융시장 확 , 단기 경기부양정책 효과들을 노렸다. 공공임 방식으로 주거문제 안정화를 

모색했던 역사는 그에 비하면 매우 짧다. 그러나 인구 고령화와 출산 상으로 신규 주택구매 

수요는 어들고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가 진행되면서  더 노력으로 자가 구입이 어려워지는 

상황에 직면했다. 이런 사회변동은 과거의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의 주거 안정화 정책에 한 

인식과 선호를 형성시켰고 그 한 결과가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로는 수도권 유권자 조사 자료를 사용하 기 때문에 국 수 의 일반화를 할 

수는 없다는 이다. 국  수 에서 주택변수와 주택정책 태도의 계, 주택정책태도와 투표

선택의 계를 확인하기 해서는 동일한 문항이 있는 별도의 자료를 활용한 후속연구에 기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직 으로 추론해 보자면, 지역개발정책은 비수도권 지역 지방정부에서도 

요한 정책 역이며 단지 신규주택건설이나 재건축, 재개발을 통한 주택공 정책 심의 비

교  유사한 정책수단을 사용해 왔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정책선호 역시 유사하게 형성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지역주거정책은 비수도권지역일수록 정책의 격차가 클 수밖에 없을 것이

기 때문에 수도권과 동일한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는 추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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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주택자산과 정책선호, 그리고 선거에서 투표선택이 유의한 계를 가질 수 있다는 발

견은 그 자체로 요한 학술  함의와 정책  함의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후속연구를 통한 반

복  검증이 필요해 보인다. 지 까지 한국 선거에서 투표선택을 매개하는 정책변수의 효과는 

충분히 검증되지 못했다. 특히 무상 식 등 선거캠페인 과정에서 갑자기 등장한 정책변수들이 

아닌 자산이나 소득, 직업 등 유권자들의 삶에 일상 인 향을 미치는 정책 역들의 효과가 향

후 더 풍부하게 탐색될 필요가 있다. 이를 해서는 유권자들의 일상을 구성하는 사회 실로부

터 보다 체계화되고 세분화된 정책  매개를 찾고 이를 경험 으로 분석하는 근이 필요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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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2014 Local General Election in Korea and Housing Policy

of Local Government

Seo Bokyeung

This paper is interested in whether the voter’s attitude of the local government’s housing policy 

influences voting choice or not, and verified the hypothesis using the after 2014 local election survey 

data of the Metropolitan area residents. It has been the subject of a long standing interest to the 

researchers in the U.S.A. and the U. K, and this paper supposed the hypothesis effective in Korea. 

The first finding of this research is that the home owners take the development policies of the 

local governments into account more in local election voting choices and the not-owners take the 

public housing policies into account more. The second finding is that the voters considering the 

development policies important choose more the Saenuri party and its candidates, and the voters 

considering the public housing policies important choose more the New Politics Alliance for 

Democracy and its candidates. 

Key Words: housing policy, local election, policy attitude






